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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바람직한 정부 성과를 산출하는 정부능력이나 정부의 질, 또는 좋은 정부, 

나아가 이와 관련된 정부 관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이에 대한 국

제적 비교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각 국의 정부 관료제 특성이 정부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는 연구이다. 

분석결과, 실적임용은 정부부채비율 감소 등 경제적 성과와 영아사망률 감소, 총체적 

인간개발 등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실적임용이 공공부문의 부패

를 감소시키고, 공정한 법 집행을 보장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화 이후 두드러지는 행정의 정치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인사행정의 실적

임용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정년보장은 경제성장률과 정부부채비율 등 경제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

다. 이는 정년보장을 통한 공직의 안정성 확보라는 취지를 살리되, 경직된 정년보장

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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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민주화 30주년을 맞는 해였던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발생했다는 것은 

한국 민주화의 도정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반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1987

년 민주화투쟁이 정통성 없는 권력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라면, 그로부터 30년 뒤에 벌

어진 대통령 탄핵은 정통성을 갖췄지만 무능한 권력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었다. 전자

가 정치체제의 투입 측면에서 민주적 정통성에 대한 요구였다면, 후자는 정치체제의 

산출 측면에서 유능한 정부에 대한 요구였다. 지난 30년 사이에 정부의 정당성 기반이 

민주적 정통성에서 정부 능력, 또는 정부 성과로 극적인 반전이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반전은 1990년대, 과거 소비에트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동구권 국가

의 경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체제이행기를 거치면서 선거민주주의

의 확립을 통해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했지만, 경제･사회분야에서 실망스러운 정부 성

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오히려 정당성의 위기를 맞는 ‘민주화의 역설’을 경험

했다. 이들 국가는 민주화 이후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향상을 당연한 수순으로 가정

했지만, 현실은 기대한 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창출된 

대의민주주의체제가 바람직한 정부 성과로 귀결되지 않은 주요 원인은 이들 국가에 

뿌리깊게 남아 있던 부패, 정실주의(patronage and favoritism), 권력남용 등 때문이었

다(Diamond, 2007). 이는 바람직한 정부 성과를 산출하는 정부역량이나 정부의 질 등

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NPM)적 행정개혁이 각 국의 고유한 행정전통과 

조응하지 못함으로써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다는 성찰이 일어나면서 정부 관료

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잘 정비된 베버의 이념형적 관료제는 정부의 

경제, 사회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전제조건으로 인식되면서 정부 능력과 정부 성

과를 잇는 핵심 요소로 베버적 관료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Pollitt and Bouchaert, 

2004; Olsen, 2005; 2008; Hille and Knill, 2006). 

전반적으로, 정부능력, 정부역량 등에 대한 논의는 관료제의 특성을 포함하여 정

부의 질, 좋은 정부, 좋은 거버넌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대체로 많은 연구

들이 역량이 부족한 정부, 나쁜 정부나 낮은 정부의 질은 정부 성과에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역량, 좋은 정부, 정부의 질 등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조세징수를 위한 행정적 역량, 경제발전에 효과적인 정부, 국민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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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나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정부, 부패가 적고 투명한 정부, 책무성 높은 정부, 공정

한 제도를 지닌 정부 등 매우 다양하다. 이는 정부역량, 좋은 정부, 정부의 질 등의 개

념에 대한 이론적 합의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한승헌 외, 2013; 최진욱 외, 

2012).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역량, 정부의 질, 좋은 정부나 거버넌스에 관한 대다수의 연

구들은 주로 각 국의 부패 수준이나 법의 지배 정도, 규제의 질, 또는 정부의 효과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뤘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정부역량, 또는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정부 관료제의 특성이라고 

전제하고, 각 국의 관료제의 특성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가 어떻게 달

라지는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정부를 연구한다는 것은 조직을 연구하는 것과 크

게 다르지 않으며(Peters, 1988: 61-77), 또한 정부의 관리와 운영이 정부 관료제를 통

해 이뤄진다(Albrow, 1970)는 점에서 정부역량, 좋은 정부, 정부의 질은 공통적으로 한 

국가의 정부 관료제의 특성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다(윤견수, 2011; 최진욱 

외, 2012). 

물론 관료의 질이나 관료제 특성이 정부역량이나 정부의 질 전체를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들 요소가 정부역량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여 근간을 이루

며, 또한 정부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크

(Knack, 2001)는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부패, 법의 지배와 함께 관료의 질, 즉 

관료의 모집과 교육훈련 메커니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자율성, 관료의 전문성 등

을 포함했다. 또한 질 높은 관료제, 즉 한 나라의 관료제 특성이 베버적 관료제에 근접

한 국가일수록 반부패, 효율성, 빈곤감소, 경제성장 등과 같은 정부 성과 부문에서 높

은 성적을 거뒀다는 연구들이 있다(Evans and Rauch, 1999; Rauch and Evans, 2000; 

Henderson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질 연구소(QoG Institute)의 국가 데이터(Dahlström et 

al., 2015)를 활용해 정부 관료제 특성이 정부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코자 한다. 이를 통해 정부역량의 핵심 요소이자 정부 성과에 결정적 영

향을 미치는 유능한 정부 관료제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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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정부역량과 유관개념 

막스 베버는 근대적 의미의 국가를 물리적 강제력의 정당한 사용을 독점적으로 행

사하는 정치적 조직이라고 정의했다(Weber, 1978). 이는 물리적 강제력의 사용, 즉 외

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국방과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치안은 국가

로서의 존립과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

행하지 못하면 국가로서 존립자체가 어렵게 됨으로써 소위 실패국가(failed state)나 

취약국가(fragile state)로 전락한다. 

이와 함께 베버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관료조직을 또 하나의 

중추적인 국가 기능으로 보았다. 이는 관료집단의 권한 행사가 사적 목적을 위해 남용

돼서는 안 되며, 오직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합리적 관료제를 확립하기 위해 근대 국가는 엽관주의, 정실주의 등을 배

격하고, 오직 전문성과 능력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선발하며, 이렇게 선발된 공무원들

을 오직 업무 수행 실적에 근거해 보상받도록 했다. 따라서 베버에 의하면 근대국가의 

필수 기능이면서 국가능력(state capacity)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은 ‘물리적 강제력’과 

‘합리적 관료제’인 것이다. 

현대로 오면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은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의 향상 등으로 더욱 확

대된다. 특히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에서 국가는 재산권의 보호와 계약이행의 

담보와 같은 제도적 기반의 확립을 넘어,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해 성공적인 경

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계획과 조정 역

할,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 강조된다. 예컨대 한국의 발전국가는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각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능한 공무원집단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능한 공무원집단을 양성하기 위해 경쟁시험을 통한 채용, 보수 

인상, 신분보장 강화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구현우, 2009; 김일영, 2000).

이와 함께 현대국가에서는 소득이나 의료, 주거, 교육 등 사회복지정책들이 국가

의 중요 기능으로 부상했다. 사회복지제도는 원래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세

력의 견제라는 정치적 동기로 처음 도입했지만, 이후 국민들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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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국가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따라서 국가능력이란 국방과 치안과 같은 강제력의 정당한 사용, 합리적 관료제의 

운용과 같은 공공행정, 그리고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등과 같은 국가의 필수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권혁주 외, 2016). 대체로 

국가능력은 정치적 역량 또는 행정적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Cummings 

& Nørgaard, 2004). 이런 의미에서 국가능력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역량(government capability)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이나 좋은 정부(good government) 

등이 국가능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정부의 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을 핵심적 문제로 본다. 불편부당성은 “공무원들이 법

이나 정책을 집행할 때, 법이나 정책에 사전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시민이나 사례를 특

별히 취급하지 않는 것” 또는 “공무원들이 개인적 친분 또는 개인적 호불호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불편부당성은 정부 활동의 입

력(input)과 산출(output)의 양 측면에서 강조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정부의 질이란 ‘불

편부당한 정부제도’라고 할 수 있다(Rothstein and Teorell, 2008). 

좋은 정부는 ‘효과적인 정부(effective government)’를 의미하는데, 이는 ‘시민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재산권을 수호하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공급하

는 능력’을 갖는 정부를 말한다. 이 개념은 주로 경제발전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정

치･행정적 역량을 강조하는 국가능력 개념과 구별된다 (Levi, 2006; La Porta, et 

al.,1999; 한승현 외, 2013). 

한편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의 체제(system)이론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으로부

터 투입된 자원을 이용해 산출을 만들어내는 전환(throughput) 과정에서 그 능력을 발

휘하게 된다 (Easton, 1953). 다시 말해, 같은 자원이 투입되더라도 그 산출이나 결과

는 국가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국가의 전환능력

은 정부 관료제의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능력의 핵심을 구

성하는 정부 관료제 특성에 따라 그 산출물, 즉 정부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

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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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관료제의 특성과 정부 성과

한정된 자원을 투입해 산출로 전환시키는 정부의 능력은 정부 관료제의 능력과 직

결된다. 관료제는 대개 공공 행정(public administration)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실제로 베버가 사용한 관료제의 의미는 ‘조직으로서의 관료제’, ‘인사행정으로서의 관

료제’, ‘정치제도로서의 관료제’ 등 3가지 차원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조직으로서의 관료제는 근대 국가의 행정을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형식화, 

계서화, 명확한 노동분업과 관할영역에 따른 전문화, 표준화, 규정(rule)에 근거한 비

개인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둘째, 인사행정으로서의 관료제는 공식시험이나 실적에 근거해 임용된 뒤 종신고

용을 보장받으면서 전업으로 근무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정부 관료를 말한다. 근대 국

가는 실적주의에 기반한 직업공무원제를 통해 이러한 근대적 관료집단을 만들어냈으

며, 이를 위해 실적 임용선발, 내부승진, 종신고용, 공무원연금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제도로서의 관료제는 근대의 대중민주주의(mass democracy)와 

조응하는 제도로서, 선출된 정치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instrument)로 기능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치

제도로서의 관료제는 근대 국가의 정당성 기반인 법적･합리적 지배를 구현한 규범적 

제도라는 의미를 갖는다 (Olsen, 2005). 

특히 정부역량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에서는 인사행정 차원의 관료제를 비교하

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료제의 3가지 차원 중에서 관료제의 인사행정적 특징이 상대

적으로 측정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Evans and Rauch, 1999). 그러나 보다 근본적 이

유는 정부역량이란 기본적으로 정부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역량과 자질, 즉 베버가 

말한 ‘절차적 지식과 전문지식(Dienstwissen and Fachwissen)’에 좌우되는 만큼 각 국

가들이 공직의 우수성, 안정성,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인사행정 제도와 관

행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각 국가들은 자국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독특한 관료제

를 발전시켜 왔지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가 근간을 이룬

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Silberman, 1993). 

실적주의는 공직의 임용과 보상에 있어서 엽관주의, 정실주의, 온정주의 등과 같

은 비실적적 요소를 배제하고, 오직 능력과 업적 등과 같은 실적을 기준으로 삼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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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에의 기회 균형, 정치적 중립, 능력위주의 공개경쟁, 

신분보장 등의 하위 제도가 운영된다 (유민봉･임도빈, 2012). 서구에서 공직 선발은 역

사적으로 세습(heritage), 선거(election), 매매(purchase), 정실(patronage) 등의 방법이 

활용돼 왔으며, 지금과 같은 실적에 의한 공직선발이 제도화된 것은 비교적 근래인 19

세기 중반 이후부터이다 (Sundell, 2014). 한국에서는 1963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을 

통해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공무원 채용이 법제화된 이후부터 실적에 의한 공직선발이 

제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병량 외, 2004). 

직업공무원제는 이러한 실적주의 기반 위에서 공직을 평생 직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이를 위해 내부승진, 정년보장, 공무원연금 등의 

하위제도가 운영된다. 

이러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는 베버의 이념형적 관료제의 핵심을 이루는 요

소이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신공공관리(NPM)적 행정개혁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Dunleavy et al., 2006), NPM적 개혁과 각 국의 행정전통 간의 

비조응성이 부각되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basics)’는 주장과 함께 베버

의 이념형적 관료제의 가치가 재평가되기 시작했다(Pollitt and Bouchaert, 2004; Hille 

and Knill, 2006). 이러한 ‘관료제의 재발견’이라는 지적 맥락 속에서 베버의 이념형적 

관료제는 한 국가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식되면서 정부

역량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Olsen, 2005; 2008). 

에반스와 로치(Evans and Rauch, 1999)는 각 국의 정부 관료제가 베버의 이념형적 

관료제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베버 지표(Weberianness Scale)’를 통해 측정했다. 베버 

지표는 실적임용, 내부승진, 정년보장, 보수 수준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들 4가

지 요소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이 최대한의 능력 발

휘를 할 유인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공통의 직업 규범(Esprit de corps)를 형성하는 사

회화(socialization)의 조건을 형성하기 때문에 베버적 관료제의 핵심을 이룬다. 

특히 한 국가의 관료제가 베버의 이념형적 관료제에 가까울수록 경제성장률이 높

았다 (Evans and Rauch, 1999). 이는 베버적 관료제가 사익을 억제하고 경제 발전을 위

해 한정된 자원을 공공투자에 활용하려는 의지를 갖춘, 공익지향적이고, 유능한 공무

원을 양성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유능한 관료제가 동아시

아 발전국가의 유래없는 경제성장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Evans, 1995;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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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베버적 관료제는 불편부당한 법 집행을 통해 부패 감소(Holmberg and 

Rothstein, 2012)에 효과적이다. 부패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과 경제질서를 왜곡하는 

감춰진 세금과 같은 구실을 한다. 그런데 베버적 관료제는 반부패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베버적 관료제는 빈곤 축소(poverty reduction)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 (Henderson et al., 2007). 빈곤 축소를 경제성장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최

근 경제성장과 빈곤 축소의 상관성이 약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빈곤 축소는 경제정

책과 분리된 독자적인 사회정책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베버적 관료제가 빈곤 축소, 복지 확대 등과 같은 사회정책 영역에서 긍정적 성과

를 내는데는 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컨대 고

(高)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는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에 비해 선택적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불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택적 복지의 경우 복지수혜자를 선별

하는 과정에서 정부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재량 등이 개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다

고 인식되기 때문이었다 (Rothstein, 2003). 이는 복지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불

편부당한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

다. 정부가 빈곤 축소와 같은 복지정책을 확대하려면 시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

는데 기꺼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의 능력과 공정함을 신뢰해야 한다. 이때 베버적 관료제는 유능한 관료와 불편부당한 

법 집행을 보장함으로써 정부 신뢰를 제고하고, 이것이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

져 결과적으로 복지 확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현우, 2013; 이승윤 외, 2015; 이지

호･황아란, 2016). 

한편 베버적 관료제의 4가지 요소 중에서 반부패, 정책집행의 속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정부 경쟁력에 일관되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실적임용이었다(Rauch and Evans, 2000). 특히 실적임용의 반부패 효과가 탁월했다 

(Dahlström et al., 2012). 이는 실적임용을 통해 공무원을 정치인과 다른 경로로 충원

하고 양성할 경우 양자가 책임지고, 반응해야 할 대상이 달라지는 ‘이해의 분리

(separation of interest)’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치인과 공무원의 이해관계가 달라지

면 부패에 공모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상호 견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패가 

감소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나라의 관료제 특성은 공직의 우수성, 안정성,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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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본 연구는 “정부 관료제의 특성은 정부의 경제적, 사회

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Ⅲ. 연구설계

1. 자료의 수집

각 국의 정부 관료제를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는 스웨덴의 정부의 질 연구소(QoG 

Institutes)가 수집한 2014년도 국가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 연구소는 에반스와 로치 

(Evans and Rauch, 1999)가 개발한 ‘베버 지표(Weberianness Scale)’를 참조해 2008-9

년, 각 국의 관료제에 대한 전문가 설문을 실시했다. 2014-5년에는 첫번째 설문지를 

보완해 두 번째 전문가 설문을 실시했다. 

두 번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81%가 해당 국가에서 태어났고, 76%가 현재 

그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68%가 대학 소속이고, 정부 소속 10%, NGO 소속 9% 

등이다. 이는 응답자들이 해당 국가의 관료제를 평가할 만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췄음

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속 기관 등과 같은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이 응답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체계적 편향(bias)은 발견

되지 않아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판단할 수 있다 (Dahlström et al., 2015). 

각 국의 응답자는 평균 8.1명이며, 각 문항은 여러 응답자의 응답값을 평균한 값으

로 측정했다. 조사 대상 국가는 총 159개국이지만, 국가별 데이터는 응답자가 최소 3

명 이상인 국가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22개국이다.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에반스와 로치 (Evans and Rauch, 1999)의 ‘베버 지표(Weberianness 

Scale)’를 참조해 각 국의 관료제 특성을 실적임용, 내부승진, 정년보장, 보수 수준 등 

4가지 요소로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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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4가지 관료제 특성이며, 각각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

문을 활용했다. 

① 실적임용은 공무원을 선발 할 때, 실적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유민봉･임도빈, 

2012)과 정당 등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한다는 

점(박천오, 2011) 등을 고려해 “공무원의 선발은 지원자의 기술(skills)과 실적(merit)에 

의해 결정된다”(Q1)는 문항과 “공무원의 선발은 지원자의 정치적 연줄에 의해 결정된

다”(Q2)는 문항으로 측정했다. 

응답값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7점(매우 그렇다)이다. 따라서 첫 번째 문항의 

응답값과 8점에서 두 번째 문항의 응답값을 뺀 값의 평균값(
   )으로 실적임

용 정도를 측정했다. 

② 내부승진은 “고위 공무원은 조직 내부에서 충원된다”는 문항으로 측정했다. 

③ 정년보장은 “일단 공무원에 채용되면 공무원으로 나머지 경력을 채운다”는 문

항으로 측정했다. 

마지막으로 ④보수 수준은 “고위 공무원은 비슷한 훈련과 직책을 가진 민간 관리

자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다”는 문항으로 측정했다. 모든 문항은 1~7까지의 값을 갖고, 

큰 측정값이 해당 요소의 강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4가지 관료제 특성은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차원을 구성한다. 실적임용과 

내부승진은 관료제의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 차원을, 정년보장은 폐쇄성

(closedness) 차원을, 민간수준 급여는 물질적 인센티브 차원을 구성한다(Dahlström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관료제의 각 차원이 정부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정부 성과로 설정했고, 정부 성과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나

눠 측정했다. 

① 경제적 성과는 경제성장률과 정부부채비율을 측정했다. 경제성장률은 기존 연

구에서 정부 성과의 주요 지표로 활용됐지만(La Porta et al., 1999; Evans and Ra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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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주로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규

모나 지역 구분없이 전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성장률을 측정했다. 이를 위한 지표로 세

계은행(World Bank)의 2015년도 기준 연간 GDP 성장률을 활용했다.1)

정부의 부채규모는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따른 재정압박, 특히 남유럽 국가

의 재정파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역량과 직결된 사안이다 (서원석･이덕로, 

2016). 각 국의 정부부채비율은 국제통화기금(IMF)의 2015년도 기준 GDP 대비 정부부

채비율로 측정했다. 

② 사회적 성과는 영아사망률과 총체적 인간개발 정도로 측정했다. 

영아사망률은 기존 연구에서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만

큼 세계은행의 2015년도 기준 영아사망률로 측정했다 (Gupta et al., 2000). 이 지표는 

생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영아의 수를 1000명당 몇 명의 비율로 측정한다. 

총체적 인간개발 정도는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이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

(HDI)로 측정했다. 이 지표는 GDP, GNI 등 기존의 경제지표가 경제의 양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인간의 실질적인 삶의 향상에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두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이다. 인간개발 정도를 건강(health), 

교육(education),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 등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의 

평균값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0~1의 값을 가지며, 높은 값일수록 총체적 인

간개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통제변수

정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처럼 경제규모와 

인구 규모를 통제했다. 경제규모는 IMF의 2015년도 기준 1인당 GDP로, 인구규모는 

세계은행의 2015년도 기준 총 인구수로 측정했다. 

이외에 정치제도 변수와 행정전통(administrative tradition) 변수를 통제변수에 추

가했다. 

첫째, 정치제도는 정부형태와 정부의 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결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치제도의 조합인 정치체제는 정

1)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관료제 특성)를 측정한 전문가 설문이 2014-2015년에 이뤄졌기 때

문에 시점을 맞추기 위해 종속변수와 통제변수들도 2015년 데이터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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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제변수에 포함돼야 한다 (Gerring and 

Thacker, 2008; 김두래, 2012).

레입하트(Liphart, 2012)는 정치체제를 행정부-정당(executives-parties) 차원과 연

방제-단방제(federal-unitary) 차원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행정부-의회 관계, 정당,

선거제도 등과 관련이 있으며, 후자는 지역적 집권화(territorial centralization)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관련이 있다2). 본 연구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행정부-정당 차원

의 정치제도로 정부형태와 선거제도를, 연방제-단방제 차원의 정치제도로 연방제 여

부와 양원제 여부를 측정한다. 

정부형태는 체이법 등(Cheibub et al., 2010)의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내각제, 반대

통령제, 대통령제로 구분했다.3) 그런데 게링과 태커(Gerring and Thacker, 2008)에 따

르면, 행정의 파편화 정도, 정부 공무원의 수준과 내적 규범 등의 측면에서 의원내각

제의 관료제가 대통령제의 관료제보다 우수하다. 따라서 이들은 각 국의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에 근접한 정도에 따라 단일 척도로 측정했다. 예컨대 의원내각제와 대척

점에 있는 대통령제는 0점, 반대통령제는 1점, 의원내각제는 2점을 부여하는 방식으

로 의원내각제 성향(Parliamentarism) 변수를 만들었다 (Gerring and Thacker, 2009). 

본 연구는 이 방식을 원용해 각 국의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 성향’ 변수(대통령제=0, 

반대통령제=1, 의원내각제=2)로 측정했다. 

선거제도는 보만과 골더(Bormann and Golder, 2013)의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다수

제, 혼합제, 비례대표제로 구분했다. 정부형태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선거제도도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기준으로 ‘비례대표제 성향’ (단순다수제=0, 혼합제=1, 비례대표

제=2) 이라는 단일 변수를 만들었다. 정부형태와 선거제도를 단일 변수로 바꾼 것은 

분석모델에 포함되는 변수의 수를 줄임으로써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연방제 여부는 리건과 클락(Regan and Clark, 2010)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방제 변

수(연방제=1, 단방제=0)를 만들었다.4) 

2) 레입하트는 각 차원에 속한 정치제도들 간의 통계적 상관관계와 요인분석을 통해 36개 민주

주의 국가의 정치체제를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type)와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s 

type)로 분류한다. 

3) 체이법 등(Cheibub et al, 2010)은 각 국의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 반대통령제, 대통령제, 민

간독재, 군사독재, 왕정독재 등 6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국가에는 독재

국가가 포함되지 않아 독재국가 분류는 불필요하다. 

4) 이 자료에서 스위스는 유일하게 국가연합으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는 이를 연방제로 재코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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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여부는 존슨과 왈락(Johnson and Wallack, 2012)의 자료를 바탕으로 양원

제 변수(양원제=1, 단원제=0)를 만들었다. 

둘째, 행정전통은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 내에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공유되는 

행정의 스타일과 실체에 대한 관념(idea), 그리고 그것을 구현한 행정구조(structure of 

adminstration)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행정과 사회의 관계, 행정과 정치제도의 관계, 법

치주의 행정과 관리주의 행정에 대한 입장, 행정책임 등에 대한 관념과 행정구조가 포

함된다 (Painter and Peters, 2010).5) 이러한 행정전통은 비슷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국

가 사이에서 제도적 동형화를 통해 공유됨으로써 동일한 행정전통에 속한 국가군에서

는 비슷한 행정 관념과 행정 구조가 나타난다 (Dimaggio and Powell, 1983; Yesilkagit, 

2010). 

이러한 행정전통은 관료제 특성과 정부 성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

에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기존 연구에서는 명시적으로 행정전통이라는 표현을 쓰지

는 않았지만, 지역 변수를 포함시킴으로써 특정 국가군 간에 공유된 행정관념과 행정

구조를 통제했다 (Peters, 1997; Evans and Rauch, 1999). 

페인터와 가이 피터스(Painter and Peters, 2010)는 행정전통을 영미(Anglo-Amrican), 

프랑스(Napoleonic), 독일(Germanic), 스칸디나비아(Scandinavian), 남미(Latin American), 

옛 식민지(Postcolonial South Asian and African), 동아시아(East asian), 동구권(Soviet), 이

슬람(Islamic) 등 9개로 구분했다.6)

본 연구는 각 국이 속한 지역, 법적 기원(legal origin)7), 특히 식민지 경험이 있을 

경우 영향을 미친 식민모국(colonial origin)8) 등을 참조해 각 국을 9개의 행정전통으

로 분류한 뒤 가변수(특정 행정전통에 해당되면 1, 아니면 0)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설명한 변수들에 대한 측정치를 모두 갖고 있는 국가는 총 75개국이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75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아래의 <표1>은 행정전통에 

5) 행정전통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됐던 역사적 유산(historial legacies), 행정문화(administrative 

culture), 문화-제도적 맥락(cultural-institutional context) 등과 같은 개념이다 (Yesilkagit, 

2010). 

6) 이들의 분류는 서구 국가는 세밀하게 분류한 반면, 비서구 국가는 국가 간의 미묘한 차이점

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구 중심적 편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비서구 국가를 세분화

할 경우 분석모델에서 너무 변수가 많아지는 문제가 있어 여기서는 이들의 분류법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9가지 행정전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Painter and Peters(2010) 참조

7) 각 국의 법적 기원은 La Porta et al.(1999) 참조

8) 식민지 경험 국가의 식민모국에 대해서는 Hadenius & Teorell(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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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분석 대상 국가를 분류한 것이다. 

<표 1> 분석 대상 국가의 행정전통별 분류9)

행정전통 해당 국가 국가수

영미
Canada, Australia, Ireland, New Zea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6

프랑스
France (1963-), Greece, Italy, Netherlands, Belgium

Portugal, Spain
7

독일 Germany, Austria, Switzerland 3

스칸디나비아 Denmark, Finland, Norway, Sweden 4

남미
Chile, Colombia,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l Salvador, Argentina, Guatemala, Jamaica, 
Mexico, Nicaragua, Peru, Bolivia, Brazil, Uruguay, Venezuela

16

옛 식민지
Sri Lanka, Benin, Ghana, India, Indonesia, Kenya
Madagascar, Malawi, Mauritius, Nepal, Nigeria

Pakistan (1971-), Philippines, Senegal, Thailand, Uganda
16

동아시아 Japan, South Korea 2

동구권

Bulgaria, Croatia, Czech Republic, Estonia, Georgia
Hungary, Kyrgyzstan, Lithuania, Moldova, Armenia

Poland, Romania, Slovakia, Slovenia, Albania, Ukraine
Macedonia

17

이슬람 Cyprus (1975-), Israel, Lebanon, Turkey 4

Ⅴ. 분석 결과

1. 정부 관료제 특성이 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부 관료제가 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베버적 

관료제의 핵심요소로 언급된 실적임용, 내부승진, 정년보장, 보수 수준을 각각 독립변

수로 설정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정부부채비율(이상 경제적 성과), 영아사망률, 인

간개발지수(이상 사회적 성과)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4개의 모델을 아래의 <표 2>와 

같이 만들어 분석했다. 

9) 이 분류에서 Tailand를 식민지 전통으로, Israel을 이슬람 전통으로 분류한 것이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인접 국가와의 교류과정에서 일어났을 지도 모를 제도적 동형화의 가능성을 고려해 

지금처럼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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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부성과에 대한 회귀분석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경제성장률 정부부채비율 영아사망률 인간개발지수

관료제 특성

실적임용 -.094 -7.720* -3.780** .027**

내부승진 .421 6.317 1.515 .003

정년보장 -.893*** 7.778** -.972 -.003

보수 수준 -.789*** 3.861 -1.688 .013

GDP -1.063E-07 5.353E-06* -1.165E-06 5.587E-09

인구 3.521E-06 -3.613E-05 9.035E-06 -3.045E-08

정치제도

의원내각제 성향 .025 14.308** -1.763 .010

비례대표제 성향 .216 -6.738 -2.474 .024*

연방제 -.879 -2.892 1.860 -.001

양원제 .248 10.378 3.357 .017

행정전통

영미 1.031 2.045 4.447 .009

프랑스 -2.174 35.790* -.159 .004

독일 .263 5.125 -.687 .013

스칸디나비아 -1.670 -5.302 6.579 .005

남미 2.090 7.992 7.016 -.094*

식민지 3.562** -19.700 28.175*** -.226***

동아시아 2.440 61.052** 5.377 -.011

동구권 .188 -9.236 2.229 -.050

상수 6.628** -2.290 28.212* .640***

N 75 72 75 75

F값 4.133*** 4.498*** 7.689*** 13.945***

수정된 R2 .433 .470 .619 .759

 *** p<.01, ** p<.05, * p<.1

위의 <표 2>의 분석결과를 관료제 특성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실적임용 

변수의 정부 성과 제고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다.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 공무원 선발임

용에서 실적성 정도가 강한 국가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부부채비율이 

낮았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성과 측면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실적임용은 영아사망률을 낮췄고, 인간개발지수를 높이는 효

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은 2절에서 후술한다. 

둘째, 정년보장 변수는 예상과 달리 경제성장률을 낮췄고, 정부부채비율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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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공무원의 정년보장 정도가 강한 국

가일수록 경제성장률과 정부부채비율 등 정부의 경제적 성과가 낮았다. 이는 정년보

장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평상시 신분에 대한 위기의식 없이 최소한의 직무수행으로 

신분을 유지해 나가려는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를 만연시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

를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능력없는 공무원의 조기 퇴출을 막아 정부 관료제의 경쟁력

을 떨어뜨렸기 때문일 수 있다 (최병대･김상묵, 1999). 

실제로 2007년, 2010년, 2013년에 수행된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년보장 등 신분보장이 강할수록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년보장과 같은 신분

보장이 사회변동이나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의 절박함을 희석시켜 자신의 역량

과 성과를 강화하려는 유인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이윤경, 2014). 또 2011년 ‘공무원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무사안일에 젖은 동료가 많아지면 

원래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조차 의욕과 사기가 꺽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대성, 

2015).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무원의 정년보장이 낮은 정부 성과를 초래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연구결과는 한국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단언하기는 힘들다. 또한 공무원의 정년

보장은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공직에 헌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

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는 만큼 정년보장과 정부 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사례와 실증연구가 축적돼야 할 것이다. 

셋째, 보수 수준 변수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수준에 버금가는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공

무원의 보수 수준이 정부 성과에 부정적, 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금전적 

보수가 정부 관료제의 동기부여와 경쟁력 제고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추론이 맞다면, 정부 관료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금

전적 보상과 같은 물질적 인센티브 외에도 직업적 만족감과 같은 내적 동기를 강화하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내부승진 변수는 어떤 정부 성과에도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기존 연구 결과와 다른,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베버적 관료

제가 경제성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심지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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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베버적 관료제에 가까울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았다는 기존 연구결과(Evans 

and Rauch, 1999)와 상반된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기존 연구가 1970~90년대, 35개 개발도상국의 경제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중앙경제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선진국과 후

진국을 포함한 75개국의 전체 정부 관료제를 분석대상으로 했다는 차이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 또 기존 연구는 정부 관료제 구조를 이른바 ‘베버 지표(Weberianness scale)’

라는 단일 지표로 측정했지만, 본 연구는 정부 관료제의 베버적 특성을 4가지 하위 변

수로 측정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 분석결과에서처럼, 베버적 관료제의 

요소가 기존 연구와 달리 경제성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친 원인

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 실적임용과 부패의 관계

이번 연구결과의 가장 주목할 특징은 실적임용 변수가 다양한 정부 성과에 대해 

일관되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실적임용 변수의 효과만이 유

독 두드러지게 나타났을까. 기존 연구에서도 실적 임용은 반부패에 일관되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로치와 에반스(Rauch and Evans, 2000)는 35개 국가 중앙정부의 4개 중요 경제부

처를 대상으로 관료제 특성과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관료제 특성은 실적 임용, 

내부승진, 직업안정성, 보수 수준으로 측정하고, 성과는 부패,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

율성, 정책속도, 규제환경 등으로 측정했다. 분석결과, 실적임용은 모든 분석모델에서 

부패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실적임용은 관료제의 성

과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베버적 관료제 요소”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달스트룀과 그의 동료들(Dahlström et al., 2012)은 로치와 에반스(Rauch and Evans, 

2000)의 연구에서 왜 실적 임용이 부패 방지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시도한

다. 이들은 52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의 관료제 특성을 폐쇄성 정도(closed bureaucracy), 

보수 수준(well-paid bureaucracy), 전문성 정도(professional bureaucracy) 등 3가지 차원

으로 구분하고, 어떤 차원이 부패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지를 검증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가설을 제기한다. 

첫째, 폐쇄성 정도는 공식경쟁시험 여부, 정년보장 등으로 측정되는데, 정부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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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른 직업군과 뚜렷이 구분되고,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받을수록 관료제 내부의 

강한 폐쇄성과 내적 사회화로 인해 공통의 직업규범(Esprit de corps), 예컨대 청렴성

과 공익적 봉사 등을 중시하는 내적 규범이 형성돼 부패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

설이 가능하다. 둘째, 보수 수준은 말 그대로 금전적 보수의 양을 측정한 것으로, 관료

집단의 보수가 많을수록 외부의 부패 유혹(temptation)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가

설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전문성 정도는 실적임용, 공직의 비정치화, 내부 승진 등

으로 측정되는데, 이처럼 실적임용 등을 통해 정치인과 구분되는 전문적 관료집단을 

양성할 경우 공무원과 정치인 간의 이해의 분리(separation of interest)가 발생하고, 이

는 양자의 부패 공모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부패를 방지할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분석결과, 부패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관료제의 전문성 정도였다. 이는 정치

인 양성코스와 달리 관료집단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제도, 즉 실적임용, 비정치화, 내

부승진 등이 정착됐을 경우 공무원은 정치인과 다른 이해관계를 갖게 됨으로써 정치

인과 함께 부패 공모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상

의 연구 결과는 베버적 관료제의 요소 중 실적임용이 부패 방지에 매우 효과적임을 실

증적,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나아가 실적임용을 통한 반부패 효과는 법과 질서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와 순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예컨

대 많은 세금을 필요로 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는 정부 신뢰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이현우, 2013; 이지호･황아란, 2016).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보편적

(universal) 복지제도에 비해 선택적(selective) 복지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선택적 복지의 경우 수혜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공무

원들의 권한 남용과 재량이 작용해 불편부당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

심받기 때문이었다(Rothstein, 2003). 이러한 사례는 정부 불신 → 복지 정책 지지 철회 

→ 복지 축소의 인과적 연쇄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며, 반부패를 통한 정부 신뢰의 

제고가 복지정책의 효과성 제고에도 매우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노르딕국가들

이 국제적 수준에서 반부패, 정부신뢰, 복지정책에서 모두 상위권에 있다는 점은 이들 

간의 관계가 매우 밀접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실적임용은 반부패 효과를 통해 정부 신뢰 제고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

시 복지정책 등 사회적 성과의 향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론에 따라 실적임용을 독립변수로 하고, 한 나라의 부패 정도를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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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회귀분석 모형을 만들었다. 특히 실적 임용 변수의 반부패 효과의 강건함

(robustness)를 검증하기 위해 아래의 <표 3>과 같이 4개의 분석모델을 만들어 분석했다. 

종속변수인 한 나라의 부패 정도는 세계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의 2015년 기준 부패인식지수(CPI)로 측정했다. 부패인식지수는 각 국의 정치와 행정 

등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를 기업가, 국가위험분석가, 일반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것이다. 0~100 점의 측정값이 부여되며, 측정값이 클수록 공공부문의 부

패가 낮은 것으로 인식됨을 의미한다. 

<표 3> 실적임용이 반부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모델Ⅰ 모델Ⅱ 모델Ⅲ 모델Ⅳ

관료제 특성

실적임용 9.202*** 9.150*** 8.891*** 8.993***

내부승진 -.071 1.337 .618

정년보장 -1.115 -1.402 -1.232

보수 수준 1.171 1.358 1.116

GDP -5.377E-08 -5.248E-08 -1.194E-07 -5.197E-08

인구 -7.713E-06 -8.213E-06 -8.303E-06 -8.356E-06

정치제도

의원내각제 성향 -1.449 -1.657 -1.153 -1.366

비례대표제 성향 1.557 1.413 1.682 1.642

연방제 -.074 -.359 -.428 -.120

양원제 1.938 2.022 2.282 2.032

행정전통

영미 2.022 4.222 4.266 2.765

프랑스 -3.363 -1.871 -2.211 -2.736

독일 6.300 7.895 8.213 6.752

스칸디나비아 11.890 14.237* 13.195 12.443

남미 -16.786** -14.675* -13.434* -15.677**

식민지 -20.387*** -19.550*** -18.729*** -19.690***

동아시아 -12.145 -11.772 -9.643 -11.356

동구권 -12.495** -9.993 -11.242* -11.898*

상수 23.220** 16.605 21.452* 21.071

N 75 75 75 75

F값 17.212*** 16.905*** 17.186*** 15.998***

수정된 R2 .788 .785 .786 .785

 *** p<.01, ** p<.05,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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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가지 관료제 특성 변수 가운데 부패인식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실적임용 변수가 유일했다. 실적임용 변수는 어떤 분석모델에

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반부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계수의 크

기도 매우 크다. 

이는 공직의 실적임용 정도가 강한 국가일수록 반부패로 상징되는 관료제의 질이 

높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실적임용이 반부패에 효과적인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공무원을 정치인 양성 경로와 구분해 실적임용으로 선발할 경우 공

무원과 정치인들은 각자 다른 책임성(accountability)과 반응성(responsiveness)의 메

커니즘을 갖게 됨으로써, 즉 이해의 분리(separation of interest)가 발생해 상호 견제함

으로써 부패 행위에 함께 가담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Dahlström et al., 2012). 

따라서 반부패로 상징되는 공무원의 자질과 역량, 그리고 반부패를 매개로 한 정부 성

과의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실적임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치인과의 경력 

분리(separation of career)를 더욱 확실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표 3>의 모델Ⅳ에서 나머지 변수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실적임용과 

부패인식지수의 관계를 산점도로 그렸다. 

<그림 1> 실적임용과 반부패의 관계

위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실적임용 강도는 각 국의 반부패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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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강한 정(正)의 관계가 존재한다. 즉 공무원을 선발, 임용할 때, 능력과 업적 등의 실

적 기준이 강하게 적용되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지켜지는 국가일수

록 국민들은 자신의 정부가 부패에 물들지 않고, 청렴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는 다

시 정부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실적임용의 강도(6점)에 비해 반부패 

정도가 평균(추세선)에 못미친다. 즉 한국은 같은 실적임용 강도를 가진 국가와 비교

했을 때, 현저히 부패 정도가 심한 국가인 셈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 신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정부 관료제 특성이 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 관

료제를 실적임용, 내부승진, 정년보장, 보수 수준 등 4가지 요소로 분해한 뒤 75개국을 

대상으로 정부 관료제와 정부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실적임용은 정부부채비율 감소, 영아사망률 감소, 총체적 인간개발 등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실적임용이 이처럼 바람직한 정부성과

로 이어지는 이유는 실적임용이 공공부문의 부패를 매우 효과적으로 낮춤으로써 결과

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부 신뢰를 제고해 복지 정책에 대한 지지

를 확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화 이후 정치적 임용에 의한 관료

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박종민･윤견수, 2015)에서도 실적임용 원칙의 근간이 흔들려

서는 안 됨을 시사한다. 

한편 정년보장은 경제성장률과 정부부채비율 등 경제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

쳤다. 이는 지나친 정년보장은 오히려 정부 관료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시

사하는 것이다. 공직의 안정성 확보라는 취지를 살리되, 정년보장 제도가 무사안일을 

조장하고, 일정하게 실적주의 원칙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면 적절한 보완책이 마련

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국가간 비교연구가 OECD국가, 개발도상국 등 일부 국가군으로 한

정됐던데 비해 다양한 지역과 수준의 경제규모를 포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

다. 그렇지만 일부 변수의 데이터 누락이 많아 분석에서 상당수의 국가가 제외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 대부분의 국가간 비교연구를 할 때 부딪힐 수 밖에 없는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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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연구주제가 활용가능한 데이터 범위 내로 제한된 것

도 아쉬운 부분이다. 

같은 이유에서 본 연구의 분석이 단년도 분석에 그친 점도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정부 관료제가 쉽게 변하지 않는 제도적 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년도 분석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관료제 특성을 포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정부 관료제의 특성 중 실적임용의 효과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관료제 특성과 행정개혁, 정치권력, 행정책임, 공무원의 행태, 정

책결정과정 등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관료제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켜야 할 것

이다. 또 본 연구에서 언급했던 각 국의 행정전통도 주요한 비교연구 주제라고 생각한

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가 단위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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